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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.

2. (사)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

체입니다.

3. 최근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. 진정인은 해당 수

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를 고소하기 위해 일선 경찰

관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, 해당 경찰관서의 민원실 담당자는 △교정시설 

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△일선 경찰

관서에서는 수사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으며, △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특별사법

경찰대(팀)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.

4.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 제1항은 “삼림, 해사, 전매, 세무, 군수사기관, 그 밖에 특별한 

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

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

률」 제3조는 “제3조(교도소장 등)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(支所)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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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「형사소

송법」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(이하 “사법경찰관”이라 한다)의 직무를 수행한다“라

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5.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.

- 아  래 -

1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발

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정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해당 범죄

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. 

그렇다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

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2) 만약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

면, 고소인이 위 범죄에 관한 고소장을 일선 경찰관서에 접수하기를 원할 때는 △일단 접수

한 후, △수사권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고소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

안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25년 4월 25일(금)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끝)

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


